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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익숙했던 우리는 얼마전 시행된 

‘위드코로나’로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전자발찌훼손·살인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중범죄자관리 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정책적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범죄자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범죄자

시설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1주제)’, ‘중범죄자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2주제)’에 대해학계와 실무 현장의 토론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원 혜 욱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2021년 오늘, 한국보호관찰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

하는 추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중심

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보호관찰학회 

원혜욱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의가 실천적일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마련해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웅장 국장님과 

법무부 보호관찰과 실무자분들의 노고에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준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강력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오늘날 선진화된 교정체계와 구체적인 

실무 그리고 치열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범죄자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오늘 우리가 

‘중범죄자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중범죄자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천착하는 일은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자 앞으로 우리 교정체계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전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

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책기관으로써 교정 영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칭변경을 통해 법무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 태 훈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입니다.

존경하는 원혜욱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학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회는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의 도약을 이끌고 있는 하태훈 원장님, 오랜 시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로 뒷받침을 해 주는 연구원님들과 함께 학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울러 관심과 애정으로 학회 운영에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혜욱 회장님께서는 제12대 한구보호관찰학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지난 2년간, 학술지 KCI 등재 자격 유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학회의 저변 확대 및 내실화에 

힘써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가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장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강윤성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재범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범죄자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신속수사팀을 개설하여 중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여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기관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보는 추계학술대회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개입은 교도소에 입소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의 개입으로만 끝나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출소 

후에도 연계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 중범죄자의 시설내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 실무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들이 제안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오늘 추계학술대회에서 중범죄자의 보호관찰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되고 제안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접속 중인 학회원 및 참석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 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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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김대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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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목 차 ] 

Ⅰ.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Ⅱ.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별 수형자 구성과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2. 교정시설 내 처우기준으로서 중범죄자

   가. 시설 내 처우의 원칙

   나. 개별 법령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다. 각국 모델과의 비교

    1) ｢형집행법｣의 기준

    2) 법무부 훈령의 기준  

 

Ⅲ.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가. 장기수용자에 대한 처우

   나.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

     1)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

     2) 중(重)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재

   다. 경비처우의 실효성 문제와 개별처우의 원칙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가. 중범죄자의 구분의 통일된 기준 부재.

   나. 중범죄자의 시설 수용 상의 문제

    1)  독거수용실 부족

    2)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발생

    3)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의 곤란

   다. 교정·교화, 작업 프로그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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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그램 부재 일반

    2) 중범죄 여자수형자의 처우

   라. 범죄예방 및 위험성 평가활용의 한계

    1) 석방 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

    2)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미흡

Ⅳ.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가. 독거수용실 및 전담교정시설 확충

    나.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방지대책 마련

    다. 전담 처우 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3. 중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적극 활용

    가. 출소 후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출소 후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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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왜 중범죄자인가?

  중(重)범죄자는 장기형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된 기간이 길고, 인성 등 성격적 결함, 가족관계

의 해체, 사회적 비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범죄자의 사회복귀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

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범죄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명확한 기준은 없으

나 일반적으로는 악한 습성의 폭행죄나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나 마약범죄, 공공기물

에 대한 반달리즘 등이 중범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양한 범죄로 인해 장기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서 형집행 중인 수형자의 수는 상당하며, 장기형 수형자를 모두 중범죄자

로 분류하고 그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적합한 처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특히 

교정시설 안에서의 중범죄자의 분류는 단순이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처우의 곤란함이나 개

선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아직까지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

제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

민을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역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교정시설 내 중범죄자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과 처우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중범죄자의 기준과 범위 
   
  1. 중범죄자 기준 일반: 형기별 수형자 구성과 중(重)범죄자 결정기준

  양형기준에는 중대(重大)범죄 결합 살인 범행으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

인(｢형법｣ 제338조)를 적시하고 있다.1)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범죄 수사 기관이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

는 별도의 기관을 말한다.2) 여기서 의미하는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교정실무에

서는 장기수형자를 형기 10년 이상인 수형자와 무기수형자를 의미하고 있다.3) 

1) 양형위원회, 2021 양형기준, 2021, 4쪽
2)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9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

능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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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전체 수형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2,784명(8.0%), 20년 이상 719명(2.1%), 무기수

형자 1,320명(3.8%), 사형확정자 56명(0.2%)이다.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4,879명(사형확정자 포

함)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형기를 기준으로 중범죄자를 분류할 경우 10

년 이상 형기를 받은 수형자의 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 내에서 중범죄자에 적합한 

처우나 교화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중범죄자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를 들면 강도

살인, 강간 등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과 관련한 범죄유형을 중범죄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구분
징역

무기 사형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011 29,831 5,421 9,666 6,610 4,335 3,344 455 1,264 58
2012 30,324 5,322 9,829 6,493 4,601 3,317 462 1,268 58
2013 30,738 5,078 10,344 6,613 4,912 3,299 492 1,288 58
2014 32,006 5,312 10,898 6,866 5,088 3,335 507 1,320 58
2015 33,637 5,724 12,001 6,870 5,216 3,283 543 1,337 57
2016 34,991 6,362 13,010 6,747 5,195 3,127 550 1,345 57
2017 34,679 6,050 13,208 6,727 5,029 3,071 594 1,358 57
2018 33,790 6,173 12,587 6,587 4,888 2,927 628 1,343 57
2019 33,232 5,599 12,819 6,340 4,902 2,903 669 1,343 56
2020 33,287 4,401 14,053 6,428 4,902 2,784 719 1,320 56

※ 2021 교정통계연보 67쪽

  2. 교정시설 내 처우기준으로서 중범죄자

    가. 시설 내 처우의 원칙

  중범죄자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으나 교정의 목적은 수형자가 석방 후 

주체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고자 함에 있고 이는 장기수형자

에 대해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

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 즉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형자를 적합

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그 특성에 따라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고, 둘째로 

개별적 수형자에게 가장 타당한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 수형자의 분류

에 따른 교정처우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4) 이러한 이념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

3) 교정본부, 교정실무 2020,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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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서도 선언하고 있는 바, 예컨대 1955년 유엔의｢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 66조, 69조에

서는 처우목적설정을 위해서 ‘처우의 개별화’가 필요하고 수형자 개인의 성격 등에 대한 과학

적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개별처우계획’에 근거해야하며 각자의 필요성에 따른 치료

적·교육적 그 밖에 모든 유효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여야 함을 선언한 바 있

고5), 1973년｢유럽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60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에서도 철저한 처우

의 개별화를 강조하였다6). 특히 장기수형자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수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고, 수용생활의 단조로움과 긴장감이 이완

되어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처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기수형자의 특성

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 개별 법령에 따른 중범죄자 기준

  교정 관점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형기준에 적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로나 현행 체계의 실무는 현행 분류체계는 

위험성의 판단에 따라 도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보안상 경비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특

히 교정 실무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할 장기수형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와 교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교정의 이념은 개인의 특성과 욕구, 위험성의 진전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해야 하

는 바7), 이를 바탕으로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행 교정시설 내 처우 기준에 있어 중범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정하고 있

지 않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및 법무부 훈령으로 유사개

념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분류처우 업무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나타나 있다. 

    1) ｢형집행법｣의 기준 

  현행 ｢형집행법｣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 재소자의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게 하고자 분류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

소자의 성별이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질환자 등의 최저기준만이 분류기준이 되었던 시기를 지

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관계, 재소자가 수행하는 작업, 교육, 질환, 위험성 정도 등의 다차원

적 기준에 따라 수감자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한다는 교정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이

다.8) 현행 ｢형집행법｣ 제55조9)에서도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4) 강영철, “수형자의 개별처우와 교정시설 및 처우의 다양화”, ｢한국교정학회소식｣ 제43권 제43호, 한국교정학회, 
2009, 40-41쪽.

5) 금용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169쪽.

6) 금용명, 같은 논문, 172쪽.
7)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쪽.
8)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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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10)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다양화된 처우가 진정한 교정이념의 실현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현행 제도는 수형자를 여러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처우

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11)(성

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경비처우급12)(도

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

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개별처우급13)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

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수용급은 개정전 수용급을, 개별처우

급은 개정전의 중점급과 동일하나, 2010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경비급과 처우급의 결합을 통

하여 단계적으로 처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2010년 개정의 목표라 할 수 있었다. 즉 2010년 

개정된 ｢형집행법｣의 근본 취지는 경비등급에 따른 수용과 경비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처우를 

이루고자 함이었으며14) 이에 따라 수형자의 수용은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이루어졌다.15)

  요컨대 수용자 처우와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수형자를 경비처우급별로 구

분하고 그 기준을 ｢형집행법｣ 제57조16) 및 ｢시행규칙｣ 제74조17)에 마련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

면 분류심사를 통해 대부분 중범죄자의 경우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로 분류하고 중경비시

9) ｢형집행법｣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
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10) ｢형집행법｣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기본수용급은 수형자가 판결이 확정되어 기결 신분이 되면 분류심사에서 첫 번째로 결정되는 처우 등급이다. 전체 
아홉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실무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부호를 붙이고 있다. 여성수
형자(W급), 외국인수형자(F급). 금고형수형자(I급),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J급), 23세미만 청년수형자(Y급),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L급),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M급),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P급)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
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0쪽 참조.

12) 경비처우급은 경비처우의 필요정도에 따라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1급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2(완화경비처우급), 일반
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인 S3급(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기
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S4(중경비처우급)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
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1쪽 참조.

13) 개별처우급은 교정시설내에서 수형자 개개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는 처우등급으로 직업훈련(V급), 학
과교육(E급), 생활지도(G급), 작업지도(R급), 운영지원작업(N급), 의료처우(T급), 자치처우(H급), 개방처우(O급), 집
중처우(C급)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
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1쪽 참조.

14)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쪽.
15) 김선태,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6권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14쪽.
16) ｢형집행법｣ 제57(처우)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1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경비처우급) 4. 중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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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18)에서 처우하게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94조에는 조직, 마약, 관심대상수용자를 ‘엄중관리대

상자’로 구분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① ｢형집행법｣ 제57조 기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형집행법｣과 현행 교정실무에서는 중(重)경비처우급(S4급)과 중(重)경비시설이라고 하는 분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비처우급은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도주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 

수용생활의 순응정도, 교정성적의 양호에 따라 결정되는 처우등급으로 수형자의 위험성 등을 

진단하여 단계적으로 처우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다.19) 그 중에서도 중경비처우급이란 

경비처우급의 하나로서 상습규율위반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중경비시설에 수

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의미한다. 분류심사거부자는 중경비처우급에 편입하

고, 징벌 또는 조사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2회 이상 유예된 경우와 미결수용을 포함하여 금치의 

징벌처분을 3회 의결한 이후부터는 분류심사와 관계없이 중경비처우급에 편입하고 있다. 중경

비처우급 수형자는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준법의식 고취를 통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를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상담 등을 통한 성격결함을 제거하고 자발적 자기 개선에 주력하고 있

다. 또한 독거실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은 불허된다.

[표] 경비등급별 수형자 구성

연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제외·유예

2011 29,386 1,892 9,334 15,594 1,710 856
2012 29,452 2,086 10,208 14,763 1,916 479

2013 29,694 2,478 10,067 14,532 2,039 578
2014 31,237 2,878 10,442 14,864 2,423 630
2015 33,244 3,233 11,163 15,366 2,705 777
2016 34,776 3,363 12,164 15,642 2,765 842
2017 34,622 3,619 11,923 15,569 2,770 741
2018 32,263 3,600 11,316 14,237 2,650 460
2019 33,242 3,968 11,736 14,159 2,789 590
2020 33,701 4,258 11.833 13,877 2,845 888

※ 2021 교정통계연보 71쪽

  경비등급 중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형자 중 약 8%를 차지

하고 있다.

  ② ｢형집행법｣ 제194조20) 기준 ‘엄중관리 대상자’

18) 중경비처우급 전담교도소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하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일부교도소에 중경비처
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김선태, 같은 논문,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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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무부 훈령의 기준 

  법무부 훈령에서도 중범죄자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분류센터 운

영지침｣에 살인, 성폭력, 방화, 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

하여 ‘고위험군 수용자’로 분류하고 특별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는‘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계호와 처우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도 중범죄자의 처우에 필요한 각각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① ｢분류센터 운영지침｣ ‘고위험군 수용자’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서는 살인 관련 범죄, 성폭력 관련 범죄, 방화 관련 범

죄, 폭력 관련 범죄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

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분류센터 심사대상자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범죄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관련 구체적 죄명(제12조 관련)

2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         2. 마약류수용자         3. 관심대상수용자

범죄유형 구체적 죄명

살인관련범죄  일체의 살인 관련 범죄
  ※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제외

성폭력관련 
범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 제외 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보내거나 촬영하는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매매광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및 방조, 성매매강요(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강요는 제외)

방화관련범죄  일체의 방화 관련 범죄
  ※ 업무상실화, 중실화, 실화 등 과실범은 제외

폭력관련범죄

 일체의 상해와 폭행 관련 범죄
 일체의 강도 관련 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폭력, 상해 관련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5, 10의 위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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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분류센터장은 제1항 외에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분

류센터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절도, 사기 등 제1항 외의 죄명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

자 중 범죄전력 등을 검토하여 고위험군 범죄자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7조는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관리수준(RM 등급, Risk 

Management)을  아래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 1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

ㆍ관리가 가능한 수준

  2) 2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보통으로 평가된 사람으로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ㆍ관리가 가능하고, 석방 시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

  3) 3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람으로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범위험 관리가 필요한 수준

  4) 4등급 :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특별관리 대상자로 석방 시 재

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원조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

  ②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

  한편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독거수용해야 하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71조의2에 따라 이입된 수형자(이하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가 있다.  

  중경비시설이란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엄중히 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중경비시설은 상습적으로 징벌을 받

는 수형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수형자를 수용하며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있다. 

이 시설은 외부인의 정문출입, 주벽경비, 거실내 수용자 보호수준, 거실과 수용동 등에 대한 물

적 계호가 일반경비시설보다 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정기관을 지정하여 중경비

범죄유형 구체적 죄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등 과실범은 제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관련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이외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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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다. 각국 모델과의 비교

  이와 같은 개정 ｢형집행법｣의 모델은 미국 분류심사제도이다. 미국의 분류심사제도와 경비등

급에 따라 차등화된 처우를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형자를 위험

성의 정도에 따라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나누어 수용하고 

접견과 대인접촉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개방경비급 미니멈 교도소는 도주의 위험성과 계호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수형자가 수감되고, 도주의 위험성과 계호정도에 따라 완화경비급 미

디엄 교도소, 일반경비급 맥시멈 교도소, 중경비급 슈퍼맥스 교도소로 분류된다.21) 미국의 슈퍼

맥스 교도소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수형자, 탈출의 경력이 있는 수형자 

등을 수용하는 구금레벨이 가장 높은 교도소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슈퍼맥스 교도소는 우리의 

중경비시설보다 강력하게 수형자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하루 22시간에서 23시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등 물리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자 한다.22) 그런데 실제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경비등급별로 수형자 처우와 시행하는 프로그램 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23) 

  이와 달리 교정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시설의 차별뿐만 아니라 처우의 차별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개방시설과 완화경비시설에 해당하는 C급과 F급 교도소의 설비는 최소

안의 보안을 갖춘 반면, 중경비시설에 해당하는 A등급 교도소는 수형자의 수와 비슷한 교적직

원 수, 제한된 전화통화, 외부와의 접촉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24) 수감자 전체 인구의 9%가 

이러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명백히 도주 등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다.25)

Ⅲ.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

  1. 중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 현상 일반

    가. 장기수용자에 대한 처우

  2020년 기준 전체 수형자 가운데 사형확정자, 무기수형자, 2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전체 수

형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수형자와 20년 이상 장기수형자의 50.4%(사형확정자의 56%, 무기수

형자의 50%)가 15년 이상 장기간 수용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요

인이 증가하고, 수용생활의 권태감과 긴장감이 이완되어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

21)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66쪽.
22)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69-71쪽.
23)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10쪽.
24)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같은 쪽.
25)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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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수용자의 41.5%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어 육체적인 능력 저하로 인한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리적인 취약점이 나타남으로 인

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처우는 먼저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가족만남의 날

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 및 

직업훈련 직종 선정시 장기수형자에 대해 배려하고 일정기간 학습을 요하는 직업훈련이나 학

과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수형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무기수형자의 경우

에는 20년 시점과 이후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현행화를 하고 있다.26)

    나.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

    1)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실태

  기존 강의식 교육으로는 효과적인 교장·교화에 한계가 있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성폭행, 

마약류, 알코올, 도박, 도벽, 정신질환, 동기없는 범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치표 프로그

램 등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2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6조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

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237호, 2019. 9. 4.) 제21조

에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상픕폭력·

도벽이나 그 밖의 행위중독관련 범죄, 동기없는 범죄, 정신질환범죄, 기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고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그 밖의 수형자의 문제행동예방을 위하여 그 특성

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을 병과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하여 치료와 

교육을 명하는 제도이다 이수명령제도가 현행 법체계에 도입된 것은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시부터이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

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

26)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161호, 2017. 8. 17.) 제47조 제1항 제2항
27) 교정연보,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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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 제2

항).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

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

다(｢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에 이수명령

을 집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항, 아동학개처벌법 제8조 

제4항),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성폭력심리치료프로그램의 대상은 성폭력범죄 수형자 및 

성범죄로 이수명령이 확정된 수형자로 하고 있으며, 과정은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을 기

준으로 구분한다(｢심리치료업무지침｣ 제33조).

[표]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구분 기본 집중 심화

구분
재범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시간 100시간 이하 101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201시간 이상

치료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치료기관 모든 교정기관 집중과정 기관 심리치료센터

    2)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재

  10년 이상 장기수형된 중범죄자의 경우 이들의 수감경험은 다른 수형자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류한 후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자유박탈을 경험하면 교도소에서의 수감은 ‘인생에서의 재앙’에 해당할 만

큼 많은 것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지하던 프라이버시의 부족

으로 많이 불편하고 괴로워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유박탈로 인하여 가족과 단절될 것에 대한 

우려로 우울증이 많이 발병한다. 따라서 자유박탈 초기에는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에서 

배제·후퇴하였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오랜 수감

생활을 겪은 장기수는 외부세계와 단절되고 형기가 장기간으로 오랜 수형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출소후 사회는 출소전 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출소 이후 사회 재적응을 위

한 프로그램 시행 및 출소 이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알선 등이 필요하다.28)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중범죄자에 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향후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기가 장기간이므로 일정기간마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체계

적인 처우와 지도가 필요하며,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로 인한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 출소전 사

28) 강은영·권수진·원해욱,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3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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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응을 위한 지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 경비처우의 실효성 문제와 개별처우의 원칙

  경비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수용시설에 배정되어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 등으로 

수용된다.29) 그런데 국내의 수용실태와 처우실태를 보면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각 교정시설을 

분류하고 수용하는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차등적, 단계적 처우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며 개별처

우라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30) 분류심사 초기에 경비등급별로 수용하여도 교

정시설 자체가 차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시설 간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교

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개별적 처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31)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그 정책상 교화·개선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

하고 격리 구금을 통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도주를 차단하고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제한이 원만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형자의 격리 구금을 통한 대인접촉의 최소화는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32) 경비처우등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경비처우등급 상의 구분과 수용형태에만 치중하는 것은 차등화·개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는 행형이념 관점에서 보건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경비처우등급상의 구분은 수용관리상 특별

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수형자를 분류하고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구축된 제도는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슈퍼맥스와 같은 경비체계를 구축한 

미국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고 교정 실정과 이념에 맞게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분류체계 역시 강력범의 도주 가능성, 위험성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뿐 단계에 맞는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분

류체계 역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수형기간에 따른 단계별 접근과 다양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정실무에서도 분류처우를 시행하면서 수형기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엄중관리대상자’또는 ‘고위험군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장기형 수형자들이 이와 같은 

대상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경비처우의 대상이 되나 장기수형자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립하거

나 이에 기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복귀능력을 상

실한 장기수형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비하고자,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을 해소하고자 이들에 대

한 개별처우의 원칙을 실현하여야할 필요하고 있다.

  개별처우는 반드시 수형자 개개인을 단독으로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정처우는 

수형자가 수용될 교정시설의 인적·물적 상태로 볼 때 집단처우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

29) 김선태, 같은 논문, 215쪽.
30)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같은 논문. 22쪽.
31) 김선태, 같은 논문, 221쪽.
32) 김선태. 같은 논문,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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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처우는 대부분 유사성이 높은 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처우할 경우에 있

어서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집단 처우와 개별처우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수형자를 ‘특성별 그룹’으로 나누어 그 차이에 대한 처우를  행함으로서 개별처우의 실효성

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33)

  2. 중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가. 중범죄자의 구분의 통일된 기준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 기준은 법령에 따라‘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엄중관리대상자’, ‘고위험군수용자’,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 등으로 명명되며 처우의 성격에 따

라 중복되거나 일부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처우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혼동을 초래하여 계호 공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는 감시와 처벌, 사회안전이라는 큰 틀 속에 교정·교화를 선별적으로 시

행하는 영미법계 교정체계와 교정·교화에 중심을 두고 감시와 처벌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대륙법계 교정체계가 혼재된 우리 교정체계의 혼란에서 비롯한 점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교도관의 역할에 있어 감시와 형의 집행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자 혹은 교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교정·교화에 

필요한 인력은 전문가 집단을 따로 선발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즉, 감시와 처벌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교정·교화를 가미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정공무원 모두

에게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확실한 중심철학이 없는 혼용의 결과

이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교도관에게는 역할 갈등을, 수용자에게는 관계설정에 혼란을 초

래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충돌을 경험한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수용자 계호(운동근무, 동

행, 수용동 지원근무 등) 업무와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중적 지위에 

노출되어 있다. 오늘은 수용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일은 질서위반을 지적해야하는 일이 반복

되고 있어, 직원은 역할 갈등을 일으키고 수용자는 직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 갈등은 수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상담자를 적법성을 감시하거

나 인권진정에 참여함으로써 치료활동을 크게 약화시킨다. 

33) 강영철, 같은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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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교도관과 상담직원의 

역할구분
교도관 치료 및 상담 직원 문제점

영미법계 강함 합법성 감시
(인권보호)

합목적성 감시
(치료효과 증진)

대륙법계 약함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우리나라 거의 없음 
순환보직제34)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치료자의 역할갈등

·치료자의 역할 수행곤란

    나. 중범죄자의 시설 수용 상의 문제

    1)  독거수용실 부족

  우리나라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35)으로 하고 있다. 소장은 수용·처우 또는 교육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고 혼거수용의 경우 개선급·처우급, 처우

등급, 연령 및 죄명 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고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독거수용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 테켈 교도소의 경우 연방헌

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개인공간의 넓이를 화장실을 제외하고 20제곱미터(7평)이상으로 건설

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보호감호 대상자의 개인공간이 15제곱미터(5평)이상이다.36)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시설 내 독거 수용거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계

지침은 우선 독거수용자를 선정하여 독거수용 거실을 운용한다. 그런데 독거수용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독거수용의 우선적인 

선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자의 독거수용 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 중범죄자가 일반 수용자와 섞이면서 혼거실 내 폭행사고나 갈취 등 다른 교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발생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16조에서 제422조까지의 내용은 중경비수용자만

34) 관련규정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6조 (상담) 참조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

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계호근무 직원에게 엄중관리대상자(마약, 조직, 관심)에 대한 전문상담을 맡기고, 동시에 고도의 합법성 감시를 

하고 있어 역할 갈등 및 직무 수행에 곤란을 경험하게 됨.
35)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36) 정진수·승재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연구(Ⅰ)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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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들은 잘 숙지하고 있어 직원폭행 및 다른 수용자 폭행사

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경처우급 수용자를 수

용하여 관리하는 일반경비처우급(S3급) 시설이나 완화경비처우급(S2급) 시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중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일반수용자와 섞여 생활하거나 작업에 참여함으로서 규

정에 맞는 처우를 별도로 시행하기 곤란하고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의 곤란

  중범죄 수용자 중 처우곤란자의 경우 이송지침37)에 의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이송신청 할 수

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소위 처우곤란자를 6개월에 한번씩 이송시키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중범죄 수용자의 교정·교화는 포기한 듯한 이러한 처우형태로 처우 곤란자의 

관리는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다. 교정·교화, 작업 프로그램의 부재

    1) 프로그램 부재 일반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관련 

범죄, 상픕폭력·도벽이나 그 밖의 행위중독관련 범죄, 동기없는 범죄, 정신질환범죄, 기타 심

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개선 및 그 밖의 수형자의 문제행동예방

을 위하여 그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대상 

각종 범죄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重)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중범죄자의 경우 상당수의 수형자는 수용시설 입소 초기 분류심사를 통해 중경비처우급(S4

급)으로 분류되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 

참여나 작업참여에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중경비급에 해당하

는 교도수형자들의 교화·프로그램의 참여의 제한은 교정시설 내 원만한 수용생활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

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감소한다고 보는 연구는 이와 배치된

다.38) 수형자들의 폭력성이 저하되고 교정시설 내 수용에 따른 중압감과 수용에 따른 긴장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7)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68조(개별처우자 등 이송) 
38) 김지영·박선영·윤창식,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차등화 처우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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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5조 

별표 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 기준

□ 사회적 처우 기준

등급별

구분
개방시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시설
(일반경비처우급)

重경비시설
(重경비처우급)

일반귀휴 허가
(연중 20일)

허가
(연중 10일 내외)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사회견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봉사활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날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집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종교 행사참석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연극,문화

공연 관람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2) 중범죄 여자수형자의 처우

  중범죄 여자수형자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수

형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작업 등의 실시에 있어서 남자수형자에 비해 기회나 시설 등

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자 수형자의 경우 시설이 적어 대부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

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데, 가족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고 여성수형자를 거주지 주민으

로부터 격리시켜 시설 직원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조정을 꾀하는데 현저

한 곤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설의 수가 적을 때 분류처우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

는데, 남자는 시설에 의해 연령, 형기, 교정 난이도 등 여러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하지만 여자

수형자의 경우 각자에 적합한 시설과 처우를 부여하기 어렵고 시설과 함께 특수·전문화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39)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의 노력은 남자수형

자를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자수형자에 대한 각종 처우는 예산, 시설, 인력 등 다양한 문

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범죄 여자수형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중범죄 

남자수형자와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처우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39) 박영규, “여성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소식｣ 제39권 제39호, 한국교정학회, 2008,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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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자수형자의 형명·형기별 인원

구분
징역

무기
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011 1,501 349 571 268 154 98 18 43
2012 1,566 350 583 306 173 93 18 43
2013 1,608 304 608 362 181 85 23 45
2014 1,779 352 681 387 198 93 23 45
2015 1,975 408 751 393 251 103 24 45
2016 2,191 477 858 421 259 106 23 47
2017 2,258 461 851 464 284 122 27 49
2018 2,335 436 900 488 297 133 31 50
2019 2,307 422 879 457 323 142 34 50
2020 2,334 322 946 491 334 154 38 49

    라. 범죄예방 및 위험성 평가활용의 한계

    1) 석방 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부족

  중범죄자가 가석방에서 제외되거나 중간처우 시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형기를 마친 경우 

아무런 완충기간 없이 사회복귀가 이루어져 사회 부적응과 재범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미흡

  2016년 ｢분류센터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전국 지방교정청 별로 4개 분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징역 2년 이상의 특정 중범죄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나 위험 수준 평가 후 결과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은 판결전 조사단계뿐아니라 교정시설에서도 위험성평가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한편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판결전 조사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 이외의 많은 수의 민간전

문가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외 죄질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하여 감정을 하여 의견서를 제

출하고, 이들 의견을 제출할 때 그에 대한 근거로서 평가도구들의 활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

고 교정시설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치료에의 적합성, 치료의 효과평가, 재범가능성 등을 평가하

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40) 

40) 이수정,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Ⅱ)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Ⅱ),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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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 과제와 대안

  1. 중범죄자 구분의 통합적 기준제시

  중범죄자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어 누구를 중범죄자로 관리해야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

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S4급)와 엄중관리대상자, 고위험군 수용자, 인성검사 특이자, 일일중점

관찰대상자 등 유사개념을 합집합으로 포괄해 중범죄자로 관리하는 경우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집중처우가 곤란해지고, 교집합으로 중범죄자를 관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

치게 축소되어 관리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교정시설에서 중범죄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용어 

및 범위를 선정하여 관리해 간다면 보다 효율적이 관리 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범죄자의 수용 시설 개선

    가. 독거수용실 및 전담교정시설 확충

  우리나라 유일의 중경비처우급 교도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전 수용거실을 독거실로 운영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중범죄자를 전담 수용하고 폭행사고 방지 및 효

율적인 전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시설교도소 및 일반

교도소에도 독거실 비중을 늘려가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중범죄자에 의한 직원 및 수용자 폭행 사고 방지대책 마련

  폭력성이 짙은 중범죄자를 일반경비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교도소에 수용함으로서 사

고위험을 높이고 다른 수용자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역별 중경비처우급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한 중경비처우급 전담 교도소인데 이를 교정청별로 하나

씩 신설하고 전담처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교정사고 예방과 중범죄자의 교화개선을 위

해 바람직하다.

    다. 전담 처우 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중범죄 중 처우곤란자를 6개월마다 이송하는 것은 교정교화의 수용관리에는 수월한 측면이 

있겠으나 수용자의 재사회화에는 전혀 이롭지 않다. 중경비처우급 교정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중범죄 수형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교정·교화 할 전담 교정시설의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유일한 전담교정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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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치료할 프로그램 개발

  중범죄자 대부분의 경우 높은 교정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교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처우의 대

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행 처우프

로그램에서 보다 치료적 개입을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정심리학 관점에서는 범

죄자 내부에 재범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나 정서, 인지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이 중요하고, 범죄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유발요인을 안다면 스

스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41) 범죄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재범유발요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을 넓혀야 하며 특정범죄군을 넘어 여러 하위집단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심리치료업무지침｣의 규정내용으로 현재에도 중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 내 교정시설 내에서 적합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내 전문가와의 

참여를 통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기없는 범죄 심리치료프로그램은 10명 내외

의 치료인원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하며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와 치료전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은 심리

치료센터와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42) 요컨대, 심리치료를 기반

으로 한 중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범죄성을 순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로 일본은 수형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배양하도록 하고 또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및 생활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실시

하고 있다.43) 형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개선 지도 중에는 ‘피해자의 시점(視點)을 도입

한 교육’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대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를 범하

여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사죄의식

이 낮을 것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가해자인 수형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심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사죄 등 성의를 

가지도록 하는 마음을 가르기 위한 교육이다. 각 형사시설에서는 대상자에게 생명의 존엄성, 

죄의 무거움, 피해자의 실정, 사죄나 배상에 대한 책임, 구체적인 사죄방법의 생각 등을 내용으

로 피해자의 시점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1) 윤정숙·김재현·박은영,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16쪽.

42) 교정본부, 교정실무, 2020년, 704쪽.
43) 일본 형사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9월 

23일, 482쪽∼4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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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의 적극 활용

    가. 출소 후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입소시부터 성폭

력과 아동학대 이수명령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 

검사, 집행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수형생활의 전 과정에 거쳐 수형기간별로 이들을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

가 있다. 중범죄자의 등록, 검사,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의 형기 동안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재범을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범죄자의 경우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석방 없이 출

소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적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완충기간 없이 사회복

귀가 이루어진다. 완충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형기

를 높이고 가석방 심사와 가석방자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출소 후 관리방안 마련  

  중범죄자는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한 기간이 길고 제한된 공간

과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않다. 또한 

부모는 나이가 들어 생활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의 해체로 중범

죄자가 출소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형생활 

기간 중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에서 연착륙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범죄자에게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재

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重)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연착륙을 

위한 환경과 필요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범죄자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은 물론 부모 등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는 특성화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상호 연결성을 가지

고, 사전에 계획된 시간과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체계는 출소

를 준비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물론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6년 4개 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처음 만들어져 징역 2이상의 특정 중범죄자에 대하여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수용관리 및 처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분류심사 결과

에 대한 처우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출소 후 보호관찰 및 경찰 등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처우 그리고 경찰의 개

입가능성까지 염두 해 둔 연계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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